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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경제세미나 자료



1. 들어가며: 기후위기의 현황

• IPCC 6차보고서: 1.5℃ 기온 상승 도달 시점을 2040년으로 예
상( 2018년 1.5℃ 특별보고서, 2040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 1990년부터 평가보고서 발표



1)IPCC 6차 보고서

자료: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
ironment/1006996.html



• 특히 6차 보고서에서는 예전과 다른 논조의 평가가 수록
됨.

*** 6차보고서는 제1실무그룹 보고서(2021년 8월 발간, 기후변화의 원
인과 현상, 미래), 제2실무그룹 보고서(2022년 2월, 기후변화로 야기된
영향과 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 (완화, 적응, 지속가능 개발)로 구
성



2)화석연료의 사용

-2020년도 세계 1차 에너지 구
성(global primary energy mix)

***1차 에너지란? Primary Energy 자
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서
최초의 에너지를 의미

자료: https://ourworldindata.org/global-energy-200-years?fbclid=IwAR0CRMTJPmTIA8hHi-
ljppXtyKsadTQEUt7PeT1IpQl8F2vcczKBXV2liF8&utm_source=pocket_reader



3)탄소예산(Carbon Budget)

•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 혹은 2도 이상 오
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

자료: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4



자료: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4



4) 유엔기후변화협약

• UNF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

•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채택돼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음.(한
국은 1993년에 가입) 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

• 1997년 COP3(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 채택(2020년까지의 기후
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

•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에 열린 COP21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

• 기후위기 = 인류의 위기, 그러나 위기의 양상은 매우 불
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

• 주류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식은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방식의 이론적 기반이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적 논리임

1)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관계는 어떠한가?

2) 경제학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2.기후위기와 불평등

1)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Risk) 유형

-물리적 위험: 기상현상 등으
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예) 이상고온 현상의 영향

-전환적 위험: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

예) 재생에너지 확대 또는 온
실가스 감축 정책의 영향

***이 위험은 불평등한 양상
으로 나타남!!!



2) 텍사스 전력위기 사례(2021년)

• 이상 한파(2월 14-18일, 최저기온이 영하 22도, 10cm 이상의 폭설)

-> 난방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 -> 수요 증가에 대응 실패

• 한파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또한 ERCOT의 순환 단전 조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①위기의 여파

-500만 가구 이상에 전력공급 중단. 요금 폭등!

-기본적 생활의 위기: 물공급, 난방, (폭설)도로교통 제약

-인적, 물적 피해 발생(약 250명이 사망)

• TEPRI(Texas Energy Poverty Research Institute)의 설문조사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불평등 양상 확인

[위기 이전]전기의 경제적 수용성



한파로 인한 물적 손실 건강 및 생활에서의 위기



②텍사스 전력위기 사례가 말해주는 것

• 전력위기 원인은 자연재난에서만 찾을 수 없음

-텍사스의 민영화된 에너지 시장의 문제점(안전에 대한 투자, 전력
예비율 확보 실패)

-지난 2011년에도 한파가 몰아치면서 비슷한 정전 사태가 있었지만, 
전력회사도 감독기구(ERCOT)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기후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상호 심화

-유색인종과 아메리카 원주민, 저소득층이 더 많은 고통을 겪음
(ERCOT이 병원 같은 주요 시설과 회로를 공유하는 지역에 전기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



3) 노동자 건강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간 혹서(열파, heat wave)의 사례

-건강에 부정적 영향, 산재 위험 높임, 급여 감소

이완형 외(2019)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
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 



•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4)기후위기의 책임도 동일하지 않음

• 소득구간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격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약 6억 3000만명)가 25년간 누적 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넘
는 52%를 차지했음
- 특히 최상위 1% 부자는 15%를 차지. 이는 유럽연합(EU) 모든 구성원들의 배출량보다
많으며 하위 50% 극빈층이 배출하는 양(7%)의 2배 이상

자료: OXFAM(2020)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CONFRONTING CARBON INEQUALITY)”



•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s): 개인(단체)
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
품 등이 모두 포함.

자료: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 기후변화의 책임과 피해의 차등성



• 한국의 탄소 불평등

자료: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탄소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

• 상위소득계층 또는 자본가들은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화석연료
사용과, 더 많은 권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킴으로써 기후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자료:Fergus Green, Noel Healy, How inequality fuels climate change: The climate case for a Green 
New Deal, One Earth, Volume 5, Issue 6, 2022, Pages 635-649,



3. 경제학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1)기후위기와 같은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
과

2)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현상(부정적 vs 긍정적)

예) 알루미늄 공장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를 입는 경우, 환경규제가 없다면, 알루미늄 생
산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장 주변에 거주민들
이 입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지불을 하지 않음. 

3)이러한 환경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① 알루미늄 공장의 폐쇄(생산의 중단)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은 시행하기 어려움.

②직접규제: 정부가 환경오염원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양태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법적이고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정책수단임. 그러나 규제를 실제로 수행하는데는 엄
청난 예산과 방대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③간접규제: 시장원리에 따른 규제책, 경제학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외부효과의 내부화: 환경오염의 피해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

-최적생산량: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의 경감을 고려한 생
산량 수준(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시장균형)



2)외부효과의 내부화(예시)

-A와 B는 한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음. A는 애연가지만, B는 담배를 안
피고 담배 연기를 싫어함.  

-A가 집안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B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안(공기)환경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 있다면, B는 A에게 권리에 대
해 금전적으로 보상(4만원 이상)함으로써 A가 담배를 피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환경문제 해결에 시장논리를 적용



그러나……

•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

• 오염의 완전한 제거가 관심이 아님

-적정한 오염수준 = 적정수준의 기존 경제활동

• 오염물질의 배출자와 피해자는 현실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로 나타
남.(자본가vs노동자, 기업vs지역주민 등)

-오염자 책임 원칙은 작동하기가 어려움. 가령 대기업은 환경세(탄소세)를 지
불하더라도, 그것을 가격으로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음.

• 환경오염(외부효과)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화폐화할 수 있는가?



3)기후위기에 대한 주류적 해결방법: 탄소가격제

• 탄소에 가격을 부여-> 탄소 배출 행위를 억제/ 탄소배출을 감축에
기여하는 행위를 장려

• 오염자 책임의 원칙: 오염자가 비용을 책임짐.



***배출권 거래제의 사례

-COP3(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탄소감축방안.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
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
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

예) 배출권거래제도의 작동방식: 어떤 사회에 A와 B기업만 이 존재하며, 
이 기업들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각각 1000톤, 2000톤씩
배출하고 있음. 

-이 때 정부는 배출총량을 20%감소시키기 위해, 두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을 각각 800톤, 1600톤씩 허용했음(배출권의 할당).



-만약 B기업은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탄소배출량을 더욱 줄였고, A기업
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탄소가격제 대한 비판

1)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정책인가?

-탄소세가 배출권 거래제보다 효과가 있지만 매우 미미한
차이

-경제위기, 화석연료 가격변화, 다른 정책 효과(재생에너지
촉진정책)를 무시할 수 없음

-가격의 수준이 능사가 아님,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함. 가령 높은 가격을 매겨도 그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수단)가 존재한다면?



2) 탄소가격제는 정치적 저항
과 타협의 산물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고, 자본에게
예외와 특권적 혜택을 부여한
다

-총배출량(배출권거래제)이나
세금(탄소세)의 수준은 정치적
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음. 따
라서 탄소가격제는 갈등적인
성격 / 자본친화적인 성격의
정책



3) 탄소가격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제도인가?

- 배출권거래제는 무상할당과 잉여배출권, 상쇄 등을 통해 기업에게 이득

-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도입과정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조치가 동반

- 대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가격을 하청업체 및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

덴마크

전산업평균

가계



국내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가
내놓은 보고서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대안’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5억4천만 톤에서 2020년 5억5천만 톤으로 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배출권의 여분이나 부족분을 기업 사이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78%에서 85%로
증가했다.

플랜1.5는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온실사스 배출량 및 비중
증가를 놓고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배출권거래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이익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배출권 가격을 2015~2017년
구간에서는 2만 원, 2018~2020년 구간에서는 2만5천 원으로
가정하면 배출권 거래로 포스코는 1175억 원, 삼성전자는 237억
원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업계에서는
2018~2020년 사이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삼표시멘트 등을 모두
합쳐 2140억 원의 배출권 거래 수입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배출권 거래로 이익을 보는
데는 과도한 배출권 할당 및 감축사업 인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2599



4) 탄소가격제는 정부 정책을 제한

-탄소가격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위한 유인구조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보충] 자본친화적 기후위기 대응의 또 다른 사례

1)ESG란?

- 환경(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기업
지배구조)

-> 투자자의 관점: Risk 관리

-> 공정성, 투명성의 강조: 정보공
개가 중요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2006): 금융기관의 투자 의사 결정
시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
배구조 이슈를 고려할 것을 명시

2)ESG에 대한 우려(비판)

①ESG에 대한 평가의 문제: 일관성
의 부재/ 객관적 정보 기능으로 역할
부족/ 등급 쇼핑의 가능성

②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 느
슨하고 자의적인 기준

③높은 ESG 등급이 실제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가?



[주요내용]

•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
ㆍ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정비하되, 기업
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중소ㆍ중
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
ㆍ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
다.

• (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
권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
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
던스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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